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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blishing social security networks for the reunification of the Koreas is important to mini-
mize social disturbances. Above all, it is highly critical to establish a medical safety net. The 

non-political and humanitarian aspects of medical services may be used as a valuable tool to 
initiate peaceful exchanges between the two Koreas amid geopolitical tensions.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principles and set up strategies in order to build medical safety net in the course of 
reunification. A staged approach is required. In the first phase, we need to establish a system to 
ensure expedited basic medical services while South Korea’s medical insurance, public medical 
care, and emergency medical service systems are replicated in the second phase. The North 
Korean system then needs to be developed into a more robust medical safety net in the third 
phase. In order to engage in this approach successfully, it is necessary to close gaps and pro-
mote trades between the two Koreas, conduct consistent research and monitoring, and secure a 
professional personnel pool. Along with such efforts, it will also be necessary to coordinate other 
political,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policies and processes of establishing other social secu-
rity nets. The successfully established medical safety net will play an important role in maxi-
mizing the benefits of re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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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한반도의 평화로운 통일과 번영은 남북한 국민의 범위를 

넘어서는 중요한 인류사적 과제이자 염원이다. 최근 

북한 핵실험 등과 관련하여 보이고 있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관계의 확대는 평화적 통일의 필요성을 더욱 실감하게 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김정일의 사망과 김정은 정권의 등장, 한

반도를 둘러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열강들 간 복잡해

진 국제관계는 한편으로는 파국적 상황의 가능성을 높임과 

동시에 역설적으로 통일의 가능성도 커지게 하고 있다. 그러

나 남북한 통일은 국내외 정치적 변화로 인해 기대하거나 바

라지 않는 방식으로 갑작스럽게 올 수도 있으며, 비록 통일과

정이 비교적 평화적으로 이루어 진다해도 분단 후 60년간 극

히 다른 정치, 사회, 경제적 환경 속에서 지내온 남북한의 통

합과정은 불가피하게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비교적 평화적인 통일을 이룩한 독일의 경우에도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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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측면에서 동서독의 경제적 격차 문제, 동독지역의 시장경

제화의 문제, 정치적인 차원에서는 서독의 법과 제도를 동독

에 이식하고 동독의 잔재를 처리하는 문제, 사회적인 차원에

서는 동서독 주민 간의 심리적 갈등이 심각한 정치, 경제, 사

회문제들을 야기하였다. 특별히 사회적 차원에서 분단 상태

에서 축적된 다른 경험과 생활태도, 사고방식, 세계관이 경

제적 불평등과 결합하여 상호간 이질화를 증폭시켰고 구체

적으로 지역갈등, 권위주의의 강화로 인한 문제, 세대 간 갈

등 및 청소년 비행의 증가, 계층 갈등과 같이 기존 문제가 연

장 또는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으며, 가치관과 규범의 혼란, 

동서독 주민 간의 적대감, 빈부격차의 확대, 정치적 갈등, 여

성문제 등 통일이 된지 2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다양한 

사회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1].

통일과 같은 거대한 사회적 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전쟁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을 배제하더라도 

구소련의 붕괴 후의 양상이 보여주듯 감염병의 증가, 환경오

염 등 다양한 보건학적 문제들을 야기했으며, 궁극적으로 사

망률이 급격히 증가하였다[2]. 

사회안전망의 신속한 구축은 통일 후 혼란을 최소화하는 

핵심적인 정책이다. 동구권이나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의 붕

괴 직후 사회 각 분야에서 벌어진 일들과 국제사회의 경험을 

고찰한 Cha 등[3]의 연구는 이러한 주장에 대한 실증적 근

거를 제시한다. 특히 사회안전망 구축에서 보건의료부문의 

의료안전망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는데, 

급격한 체제전환을 겪는 국가의 경우, 주로 1) 병원과 진료

소의 재가동, 2) 보건의료전문가들의 재교육, 3) 기존 보건자

산의 상세조사, 4) 구체적인 목표를 가진 교육훈련 등에 주

력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건의료부문은 에너지와 안전

보장 이상으로 주민들의 마음을 안정시키는데 중요한 역할

을 했고 특별히 주민들의 이동에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했

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 통일시 예상되는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견고한 의료안전망의 구축이 핵

심적인 정책과제이다.

통일 후 북한의 의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하는 것은 통일의 혼란과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통일이 가져

올 긍정적 효과를 최대화하는데 매우 중요한 작업이 될 것이

다. 그러나 이 작업은 매우 방대한 내용을 포함하므로 여기

서는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통일과정을 전제로 북한지역을 

중심으로 한 의료안전망 구축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수립

원칙, 구축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의료안전망이란?

사회안전망은 실업, 질병, 노령, 빈곤 등 사회적 위험으로

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말한다. 사회안

전망의 핵심적인 요소라 할 수 있는 의료안전망은 ‘사회안전

망의 하나로 특별히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

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정의할 수 있다. 1차 

의료안전망은 건강보험, 2차 의료안전망은 의료급여제도 및 

일부 사회서비스, 3차 의료안전망은 의료비지원제도와 긴급

지원사업 등과 같은 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Table 1) [4]. 이

러한 구분은 일차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문제를 건강보험제

도를 통해 해결하고, 빈곤으로 인해 건강보험의 기여금을 부

담할 수 없는 이들은 사회부조제도인 의료부조(현재 남한의 

‘의료급여’제도)를 통해 해결하고, 이 두 가지 제도의 사각지

대에 놓이는 사례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가진 긴급지

원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통일 시 의료안전망 구축방안

통일 시 북한지역의 의료안전망 구축안을 마련하기 위해

서는 기본적으로 몇 가지 중요한 가정이 필요한데 바로 통일

의 방식을 어떻게 상정할 것인가이다. 통일이 어떠한 방식으

로 진행될 것인가에 따라 의료안전망의 구축방식도 매우 달

라질 수밖에 없다. 통일의 방식을 규정하는 요소들은 많이 있

지만 첫째,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둘째, 통일과정에서 남

한, 북한, 국제사회(미국, 중국 등)가 얼마만큼의 권한을 가지

고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셋째, 통일 시 남북한의 사회, 경

제, 문화적 격차와 차이가 얼마나 될 것인지, 넷째, 남, 북한과 

국제사회가 통일에 대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가 중요할 

것이다. 이들 주요 요인들이 어떨지에 따라, 더 나아가 이들 

요인들 간의 다양한 조합에 따라 수많은 통일 시나리오가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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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질 수 있는데, 이들 모든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의료안전

망 구축을 설계하는 것은 사실 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중 

비교적 실현가능성이 높고 바람직한 통일방식으로 여겨지는 

전제 상황을 나열해 보고, 이러한 시나리오에 기반을 둔 북한

지역 의료안전망 구축방안을 살펴보았다.

이후 의료안전망 구축안은 전쟁과 같은 남북한 극단적인 

갈등 속에서 이루어지는 급격한 통일방식과 30년 이상의 장

기간의 평화적 공존시기를 거치는 경우와 같은 양극단 상황

을 배제하고 1) 5-10년 내외 기간 동안, 2) 남북한이 극단적

인 갈등 없이 상당한 수준의 평화적 분위기 속에서 통일의 

과정이 진행되고, 3) 이러한 과정에서 남한이 상당한 주도권

을 가지지만 일정 정도 북한의 협력과 국제사회의 상당한 지

원 속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을 전제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통일 직후 남한과 북한지역 주민의 상호이동은 최소화

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주민이동의 규모와 속도는 의료안

전망 구축에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반대로 빠른 시간 내에 

안정적인 사회안전망의 구축은 혼란스러운 대규모이동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시기적으로는 3단계로 단계적으로 의료안전망을 구축하

는 것으로 하고 궁극적으로 현재 남한의 의료안전망 구조라 

할 수 있는 의료보험, 의료부조, 긴급의료서비스라는 3단계 

의료안전망 구축 후 기존의 남한 체계와 통합하는 것으로 설

계하였다. 하지만 최종적인 통합이 이루어지는 시기의 의료

안전망은 현재 남한의 의료안전망이 가지고 있는 급여수준

의 제한과 같은 한계를 발전적으로 극복하는 것으로 상정하

였다. 구체적으로는 각 단계 마다 적용범위, 급여범위, 의료

서비스 전달체계, 재정 및 관리운영체계라는 하부구조 모형

을 제시하였다. 갑작스럽고 혼란스러운 통일과정이 될 경

우, 대규모 난민들의 발생과 이주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체계가 필요할 것이나 이 연구에서는 이

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1단계: 초기 긴급대처

이 시기는 통일직후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본적

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의료

안전망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시기이다. 대상은 북한지역 전 

주민이며, 이들에게 제공될 기본의료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일차보건의료서비스로 알려져 있는 주요 보건문제와 그 예

방 및 관리방법에 대한 교육, 식량공급의 촉진과 적절한 영

양의 증진, 안전한 식수의 공급과 기본적 위생, 가족계획을 

포함한 모자보건사업, 주요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지역 

토착병의 예방과 관리, 흔히 볼 수 있는 질병과 외상의 적절

한 치료, 필수 의약품의 공급, 심신장애자의 사회 의학적 재

활서비스가 될 것이다. 이에 더하여 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서비스가 우선 필요할 것이다. 또한 산전, 산후 진찰과 법정

예방접종의 무료실시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1단계 의료안전망의 구축이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할지라

도, 북한주민 중 취약계층으로 분류하고 있는 어린이, 노인, 

고아, 결핵환자, 장애인 등을 포함한 약 610만 명에 대한 추

가적 지원정책이 필요할 것이다(Table 2) [5].

이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의료안전망 제공을 위해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하면 마련할 수 있는가이다. 

통일 초기 북한 주민의 기여금을 재원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

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남한의 재정능력과 국제사회의 지원

Table 1.   Components of social safety net

Components Types

Group Vulnerable groups
    Low income, children, adolescent, pregnant  

   women, elderly,  women, disabled
Working population

Social risks Disease, aging, industrial accidents,  
    unemployment, poverty, house education, etc.

Services Social insurance (1st)
Social assistance (2nd)
Emergency welfare-medical support programs  
   (3rd) 

Agency Public sector
   Government (central, local)
   Gelegation to the private sector
Private sector
   For profit
   Non-profit

Fund Tax, contribution, share of expense by  
    employer, co-payment, charity fund, loan, aid, 

private fund, market,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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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얼마나 동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신속하고 견고한 의

료안전망을 구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또한 의료안전망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최소화하

고 북한주민들의 동요를 줄이 위해서는 기존 북한의 의료안

전망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북한 의료

안전망 인프라의 양과 질, 가동수준과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통일정부의 운영역량이 중요할 것이다. 1990년 

초부터 시작된 이른바 ‘고난의 행군’으로 상징되는 경제침체

로 인해 사실상 기존 북한이 천명해 오고 있던 ‘무상치료제’, 

‘예방의학중심’, ‘호담당의사제’는 붕괴수준에 다다르고, 환

자들은 자기가 필요한 의약품과 치료재료를 장마당에서 구

입해야 하는 상황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재원의 부족, 남

한 전문인력의 북한 이동과 단기간 내 병원설립의 어려움, 

더욱이 50년 이상 지속되어왔던 국영의료체계를 근간으로 

하는 북한의 의료서비스의 관행을 통일 직후 남한 식으로 일

거에 전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

서 기존 북한의 서비스전달체계, 관리체계를 최대한 복구하

고 보건의료인력 등 의료안전망 관련 전문인력들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재교육을 통해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이 과정에서는 신속하게 북한 보건의료체계의 

공급시설, 장비에 대한 복구와 보건인력에 대한 교육, 훈련 작

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2007년 WHO보고서에서는 리 단위 

병원 및 종합 진료소가 7,237개, 전체 병상 수 209,276개, 

병상수당 인구 114명, 인구 만 명당 병상 수 187.6개로 보고

하고 있다[6]. 2009년 WHO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은 133개

의 병원이 중앙 및 도에 있으며, 군단위에 601개의 2차 의료

기관이 있으며, 6,263개의 진료소 및 종합 진료소가 리 단위

로 설치되어 있다[7]. 1단계에서는 이들 의료인력과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장

비와 시설이 낙후되어 일차보건의료 관련 시설과 응급의료

시설을 중심으로 우선 복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단계: 의료안전망 구축

2단계 의료안전망 구축의 목표는 남한과 유사한 의료안

전망 체계의 구조적 틀을 완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보

험에 의해 의료서비스가 보장되는 인구는 초기에는 매우 적

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나머지는 의료부조에 의해 서비스

가 제공되는 형태가 될 것이다. 초기 의료보험의 대상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월급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무원,  공공, 민간부문 기업노동자가 될 것이다. 남

한의 경우,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와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의료보험을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경험

을 북한 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의료서비스의 제공은 기존 국영의료체계의 형태로 제공되

는 것이 상당기간 높은 비율을 차지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점차 민간부문 의료공급자들이 생겨나고 이를 위한 국가의 

지원도 이루어지겠지만 그 속도는 북한지역 구매력의 성장 

속도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의료보장의 급여범위는 일차보

건의료와 중증, 응급서비스를 기본으로 하겠고 점차 이 이외

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급여수준을 높여나가게 될 것이지만 

이는 재정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높여 나가게 될 것이다. 그

러나 이 시기 급여수준 결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적어도 남

한과 동일한 수준의 의료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면서도 비용이 급

속히 증가하지 않도록 해야 하므로 의료서비스 공급분야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지원이 상당기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특별히 이 시기에 중요한 것은 북한 보건의료부문의 전문 

Table 2.   Food insecure population groups in North Korea (2011)

Group Persons

Pregnant/lactation women 581,000

Children under 5 yr 965,000

Children in kindergarden (5-6 yr)  395,000

Children in primary school (7-10 yr) 856,000

Children in secondary school (11-16 yr) 1,382,000

Elderly over 60 yr 1,821,000

Orphanages 12,000

Tuberculosis patients  52,000

People with disabilities 22,000

Paediatric wards 14,000

Total 6,100,000

From World Food Programme, et al. Rapid food security assess-
ment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ʼ.s republic of Korea. 
[Rome]: World Food Programme; 20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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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교육체계를 개편하고 안정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현재 북한에는 11개의 의과대학이 있으며 여기에서 의사, 

약사 등을 양성하고 있다. 또한 각 도당 1개 이상 설치되어 

있는 의학전문학교에서는 중등보건일군 즉, 준의사, 준의, 

준약제사, 조제사, 보철사, 안마사, 간호원, 조산원 등을 양

성하고 있다. 상이한 교육체계, 내용, 전문인력 분류 등의 문

제들을 해결하여 남북한 통합적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는 

작업이 이 시기에 진행하여야 할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3단계: 남북한 의료안전망 통합

3단계는 사실상 남북한의 의료안전망이 구조적으로나 내

용적으로 통합되는 시기를 말한다. 이 

때 의료안전망은 현재 남한 의료안전

망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즉, 낮은 보

장수준, 제도 간 연계부족, 의료사각지

대의 존재 등과 같은 문제점들을 발전

적으로 극복한 형태의 의료안전망이 

되어야 할 것이다[8]. 그러기 위해서는 

의료안전망이 가져야 할 바람직한 조건

은 사회보험으로서의 의료보험이 가져

야 할 조건과 마찬가지로, 1) 보건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주민의 건

강수준을 높이고, 2) 적절하고 질 높은 

진료를 제공하며, 3) 비용절감을 통해 진

료의 지속가능성과 시행가능성을 높이

는 제도이어야 한다[9].

의료안전망의 대부분의 역할을 사회

보험인 의료보험이 담당하고 극빈층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부조는 현재 남한

의 3%보다 적도록 빈곤층의 규모를 줄

여나가야 한다. 의료보험이나 의료부조

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하며, 이 두 가지 

제도가 보장하지 못하는 긴급한 보건의

료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

진 긴급의료서비스는 전자의 역할이 충

실화됨에 따라 그 역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

다. 구체적으로 2010년 한국 국민의료비 중 가계부문 지출

비율은 32.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

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국가들

의 평균수준인 20.1%보다 약 1.6배 높고, 재난적 의료비 발

생 가구비율도 2.96%에 달한다[10]. 적어도 통일 후 일정기

간이 경과한 시점에서는 통일 한국 의료안전망의 보장수준

이 OECD 국가평균 이상을 상회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적

으로 국영체계로 운영되던 북한의 의료전달체계와 민간위

주로 운영되던 남한 체계의 적절한 융합을 통해 효율적이

면서도 효과적인 공공-민간의 파트너십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Table 3).

Table 3.   Establishment process of North Korean medical safety net

Duration
Phase I Phase II  Phase III

1-5 yr 5-10 yr -

Objectives Provide basic medical  
   services swiftly

Establish medical  
   safety net
Build frames for  
    medical insurance, 

medical aid and 
emergency 
medical support 
programs

Enhance coverage of  
    medical care and 

integrating it into 
the South Korean 
system 

Coverage Primary health care for  
    the entire population 

on the budget of 
unified government 
and protection of the 
underprivileged 
through emergency 
medical support 
programs

Provide medical  
    insurance coverage 

to the employees 
of large-scale 
employers (with 
500 employees or 
more) 

Extend coverage
Close loopholes in  
   medical coverage

Benefits Provide primary health  
    care services and 

assure emergency 
services and 
intensive care for the 
underprivileged

Assure the  
    equivalent medical 

coverage to South 
Korea

Enhance health  
    security level of 

North and South 
Koreas

Resource  
    and service 

delivery 
system

Make full use of  
    medical personnel, 

facilities and equip-
ments in North Korea

Partially adopt  
    private supply 

systems

Establish appropriate  
    public-private 

partnerships

Financing Mostly financed by the  
    budgetary reserve for 

unified government 
and overseas 
cooperation fund

Partially on  
    contributions from 

workers + mostly 
on state subsidy 
grants

Mostly on  
    contributions from 

workers + state 
subsidy gr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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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효과적인 북한의료안전망 

구축을 위한 과제를 중심으로

통일 후 빠른 시간 안에 효과적인 사회안전망의 구축 차

원에서 의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은 사회 혼란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건강수준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하

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은 철저한 준비를 필요로 한다. 무엇

보다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첫째, 무엇

보다 다양한 통일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의료안전망의 구

축을 위해 필요한 실효적 원칙들을 수립해 놓는 것이 필요하

다. 특별히 1) 현재 북한지역 의료안전망 제도를 그대로 사용

할 것인지, 전면적으로 남한식으로 교체할 것인지, 2) 기존 북

한 의료안전망의 인프라는 인적 자원을 포함하여 얼마만큼

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것인지, 3) 통일 시 북한 

의료안전망의 설계, 관리, 모니터링, 조정 등의 행정기능은 

누가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4) 남한이나 국제사회의 자원은 

얼마나 어떻게 동원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그 역할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등에 대한 정치적 판단과 결정이 우선되어야 한

다. 통일시 사회보장정책의 통합원칙과 관련하여 Chang 

[11]은 남북한 사회보장정책 통합이 이념의 포괄성, 제도의 

완비성, 급여의 적절성, 보장의 안정성 등의 요소가 충족되

어야 한다고 하였다. 의료보장제도와 관련하여 Bae [12]는 

정치적 의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통일 후 남한 사회

보장의 문제점들도 함께 극복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의료접근성의 평등화, 의료급여의 

포괄성과 비용부담의 균등성, 북한 지역의 지원을 통한 서비

스의 동일 수준 확보, 의료보장관련 참여제도를 모형의 기본

원칙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기존의 논의에 비추어 의료안

전망의 통합에서도 1) 기존 관련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2) 

전 주민에 대한 일차보건의료 및 일차의료와 같은 기본서비

스와 응급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며, 3) 특히 취약한 계

층에 대한 추가적 조치를 포함하고, 4) 이러한 과정은 남북

한,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력 하에 진행하도록 한다는 것을 

포함하는 원칙하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의료안전망 

구축과정은 식량, 에너지, 복지 등 다른 사회안전망 구축작

업, 더 나아가 인구, 노동, 경제, 문화정책 등과 유기적인 연

계를 가지며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통일 이전에 남북한 의료안전망 관련 분야의 교류

확대를 통해 상호이해를 높이고, 남북한 격차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것이 통일 후 의료안전망 구축비용을 최소화하고 

효과적인 구축안을 마련하기 위해 통일 이전에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특별히 최근 경색국면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가 가지는 비정치적, 인도주의적 특성은 남북한교

류를 재개하는데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인도주의적 보건의료부문 지원과 전문가교류를 활성화하면

서, 전문용어를 비롯한 상호 제도에 대한 정보를 얻고 이해

를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다. 보건의료 또는 사회(의료)안전

망과 관련한 ‘남북교류협력기술지원단(가칭)’을 구성하여 지

속적인 정보수립과 정책개발을 진행하고 추후 남북교류가 

활성화될 경우에는 이를 ‘남북공동협력위원회’로 격상시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남북교류 과정에서 국

제규범과 국제개발 경험의 활용, 국제적 네트워크의 구축 등

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의료안전망 관련 협정의 체결이다. 동서독은 통일

이 되기 전인 1974년 ‘보건협정’을 먼저 체결하였다. 주요 내

용은 상대편 지역 방문 중 발병 시 의료지원, 비상업적인 의

약품 교환, 선물 소포 가능한 의약품 발송 등이었다. 이러한 

전례를 참조하여 남북한 간에도 통일 이전에 의료안전망과 

관련한 협정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

련하여 Cho [13]는 남북 간 보건의료정보 교환, 남북 간 공

동방역 협조체계 구축, 남북 간 상호 왕래자에 대한 의료편

의제공, 보건의료 관련 국제기구에서의 공동보조 및 협력

에 관한 내용 등을 포함하는 ‘남북보건의료협정(가칭)ʼ을 체

결할 것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남북한교류가 활성화될 경

우, 다른 의료안전망 관련 법령들을 상호호환 가능성을 높

일 수 있는 방식으로 개정해나가는 작업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북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변화와 의료안전망을 

포함한 북한 사회안전망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모니터링

과 대응 매뉴얼의 개발이 필요하다. 최근 북한은 2002년 

7.1조치로 부분적 시장경제를 수용한 이래 시장적 요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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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되고 있고, 개성공단과 경제특구의 지정, 금강산관광의 

시행 등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영법,̓ ‘외국인

투자기업 노동규정,̓ ‘금강산관광지구 노동규정,̓ ‘개성공업

지구 노동규정 ̓등이 만들어지면서 새로운 형태의 복지제도

관련 법령과 규정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러한 북한 내 정

책변화를 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

른 통일 후 의료안전망 구축 매뉴얼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의료안전망의 전달체계인 보건의료체계와 관련하여 Moon 

[14]은 주치의 등록제 확립, 공공의료체계의 강화와 민간의

료기관의 공공성 제고 그리고 민영화, 양한방 의료전달체계

의 통일성 모색, 북한의료체계의 효율성 모색을 제안하였다. 

다섯째, 의료안전망의 구축에 있어서 재정 못지않게 중요

한 것인 전문 인력의 확보이다. 이는 단시간 안에 양성되기 

어렵다는 점과 기존 의료안전망 관련 전문 인력을 효과적으

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남한과 북한 의료안전망 관련 전

문 인력의 상호인정 및 재교육, 훈련과정 등을 사전에 준비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전문용어의 통일과 관련 교육프

로그램의 개발, 전문 인력 간의 상호교류 등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남북한 보건의료 인력의 자격인정문제

와 관련하여 이와 관련하여 Park [15]은 1) 북한의 정규 의학

대학을 졸업하고 중앙급 이상의 병원에서 근무하는 자로 통

일 한국 의료법이나 보건관리에 대한 교육을 마친 후 소정의 

시험에 통과한 경우에 국한하여 의사자격 허용하고, 2) 나머

지 의사는 한지의사 형태로 현지의 직위를 인정하고 국가시

험 지원자격 부여하며, 3) 북한 정규의학대학을 졸업하고 

중앙급 이상의 병원에서 의사3급 이상인자, 각 의학대학의 

상급교원 이상인자, 그리고 준박사 이상의 학위를 소유한 

자에 대해 전문의 자격을 인정하자고 제안하였다. 현재 북

한이탈 의사인 경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시행

하는 절차에 따라 면허시험을 통과한 경우에 의사 자격을 

허용하여 2011년말까지 33명이 의사면허시험을 치루고 그

중 23명이 통과하여 면허를 취득하였다[16]. 아울러 통일 

시 빠른 시간 안에 의료안전망 구축과 운영에 참여할 수 있

는 국제적 네트워크 능력과 남북한 의료안전망 관련 지식

과 행정능력을 보유한 관련 전문 인력의 지속적 육성도 필

요하다. 

결    론

통일시 사회안전망의 구축은 사회혼란을 최소화하기 위

해 매우 중요하며, 이 중에서도 의료안전망의 구축은 핵심적

인 요소이다. 더욱이 의료부문의 비정치적이고 인도주의적 

성격은 남북경색국면에서 평화로운 교류를 시작하는 중요

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통일과정에서 실효적 의료안

전망을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의료안전망 

구축 시 필요한 중요한 결정원칙들을 마련하고 이에 기초한 

구체적인 구축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남북한 격차해

소, 교류활성화, 지속적인 연구와 모니터링, 관련 전문 인력

의 확보 등의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

울러 정치·사회·경제·문화정책 및 다른 사회안전망 구

축과 긴밀한 협력 하에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성공적으로 

구축한 의료안전망은 한반도 통일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

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핵심용어:  �통일;�북한;�의료안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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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남북한 통일을 전제로 통일 직후부터 북한 지역 의료안정망 구축 방안을 제 1 단계 초기 긴급 대처, 제 2단계 의

료안전망 구축, 제 3단계 남북한 의료안전망 통합으로 나누어 제안하였다. 저자는 통일 이전에 남북한 의료안전망 관련 

분야의 교류 확대와 협력사업을 통해 상호이해를 높이고 통일에 대비한 공동 활동을 벌일 것을 강조하고 있다. 다양한 통

일 시나리오에 따라 통일 이후 북한 내 의료안전망 구축 내용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 논문에서 기술하고 있는 단계별 

모형은 향후 통일을 대비한 정책수립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료 안전망 구축 모형을 구현하는 데는 남

한의 재정능력과 국제사회의 지원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는 지적에 따라 얼마나 재원이 필요하고 어떻게 마련

할 것인지 추후 정밀한 추산이 필요하다. 

[정리: 편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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